
정책과정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2014년 유권자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Authors)

황아란, 서복경

출처
(Source)

한국행정논집 27(4), 2015.12, 1193-1214 (22 pag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7(4), 2015.12, 1193-1214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정부학회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38251

APA Style 황아란, 서복경 (2015). 정책과정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7(4), 1193-1214.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
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
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대구대학교
203.244.***.232
2018/05/24 05:49 (KST)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6815
http://www.dbpia.co.kr/Issue/VOIS00260202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6815
http://www.dbpia.co.kr/Issue/VOIS00260202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1072


일반논문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4호(2015 겨울) : 1193∼1214

정책과정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유권자 인식을 중심으로*

8)황 아 란**

서 복 경***

본 논문은 유권자들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현직정부 평가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을 판별하고 현직정부 평가가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단임 정부를 넘어서

는 정부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정부 만족도를 매개효과를 확

인할 수 있도록 4가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고 2014년 유권자 면접조사 자료를 사용해 경험적 검증을 시도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정부신뢰를 판단하는데 절차적, 과정적 성과와 경제정책성

과를 모두 유의하게 고려했다. 둘째, 절차적 성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정책성과인식보다 

컸다. 셋째, 절차적 성과의 세 범주-선거기제 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 존중-가운데 공정성은 현직정부 

평가를 매개하지 않고 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친 반면, 선거기제 신뢰와 시민적 권한 인식은 현직정부의 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제평가인시도 현직정부 평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치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 선거신뢰, 절차적 정의]

Ⅰ. 문제의식

현재 한국사회는 양극화, 고령화, 저성장 등 전례 없는 사회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수요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수요를 정책내용으로 전환시키고 집행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공정책의 성패는 정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영향을 받지만, 정

책의 집행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공

공정책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착목하고,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 때 정부신뢰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단임 정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될 수 없다. 예컨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과세정책 등에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205).

** 부산대학교 교수, 제1저자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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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단임 정부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단절적으로 바뀐다면, 장기지속을 

요하는 공공정책들도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

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현직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

뢰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유권자들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현직정부 평가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을 판별하고 

현직정부 평가가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단임 정부를 넘어서는 정부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정부신뢰의 수준이 공공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경험사례를 통

해 확인되어 왔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와 1960년대 케네디·존슨정부의 공공정책 수행과정

을 비교했던 Hetherington(2007)에 의하면, 각각의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성패를 가른 요인

은 정부신뢰였다고 한다. 빈곤과 차별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건 케네디정부의‘뉴프런티어(New 

Frontier)’정책이나 존슨정부의‘위대한 사회(Great Society)’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

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게 만든 높은 수준의 정부신뢰

가 바탕이 되었다. 반면 클린턴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책목표에 대한 저

항이라기보다 정책추진을 담당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60년대 

높았던 정부신뢰가 어떤 과정을 거쳐 1990년대 낮은 정부신뢰로 귀결되었는지가 그의 저서를 

관통하는 핵심 연구문제였다.  

공공정책에 대한 반대가 정책목표 때문이 아니라 정부불신에서 비롯되는 현상은 한국에서

도 확인되고 있다. 2014년 유권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보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더

라도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복지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는 응답은 16.2%에 불과한 반면 ‘세금을 더 낸다고 복지가 확대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46.0%로 나타났다(2014 SSK 좋은 정부 연구단 조사자료). 이런 조건에서는 복지확대라

는 정책목표에 찬성하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증세나 보험료 상향조정 등의 정책수단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신뢰에 대한 장기적 하락현상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사례로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Newton, 2006; Dalton, 2004; Hetherington, 2007), 최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정부신뢰 하락현상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ishler & Rose, 2001; Chang & Chu, 2006). 민주화 이후 한국 상황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권

자의 정부신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각종 지표들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정부신뢰의 

하락과 낮은 현재적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다1).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장·단기적 하락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요인들

에 대한 다양한 설명가설들을 세우고 검증해 왔는데,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과정적·절차적 성과요인으로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이나 사

회문화적 요인은 정부업적이나 성과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반면 정부가 만

1) 1996년 제3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한국 유권자 중 44%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
지만 2011년 아시아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조사에서는 2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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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낸 특정한 성과들이 신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의 노력으로 

미래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존연구들은 유권자가 정부를 신뢰하거나 불신하는데 경제적 성과와 과정적 성과 변수들

을 모두 고려하지만, 각 범주의 하위요소들의 영향력은 나라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한국 유권자들도 집권정부와 제도로서의 정부가 분리된 민주정체를 

30여년 정도 경험했고, 현재 6번째 민주정부를 지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현직정부에 대한 평가와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고 있을까? 현직정부

평가와 정부신뢰를 판단하는데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각기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정부는 어떤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안정적인 정부신뢰를 구

축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기존연구를 검토하면서 변수를 구체화하고, 2014년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Ⅱ. 기존 연구

1. 정부신뢰의 개념과 측정

정부신뢰는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 했던 시도는 미시간 대학 선거연

구소(Michigan’s National Election Studies, NES) 정부신뢰 지표로부터 출발했다. NES는 1958년 

최초로 정부신뢰 지표(trust in government index)를 사용해 경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사용된 

문항은 5가지로, 제1문항2))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믿는지, 제2문항)정부가 

소수 거대이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제3문항)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

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4문항)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are crooked)

했는지 아닌지, 제5문항)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명한(smart)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초기연구들은 5가지 문항을 모두 사용해 정부신뢰지표를 만들었고 분석에 

활용했다(Citrin, 1974: Miller 1974). 제5문항은 1980년 조사까지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에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지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NES 지표를 활용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4개 지표들의 타당성을 둘러싼 고민이 

지속되었고, 연구자에 따라 2개 혹은 3개만을 조합하거나 제1문항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Alford 2001; Hibbing and Smith 2003). 한국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도 NES 지표 중 일부만

을 활용해 통합변수를 구성하거나 NES 변수와 다른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변수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박종민·배정현(2011)은 NES 

2) NES 지표에서 문항 간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은 아니며, 이하 기술을 위한 편의로 제1문항, 제2문
항...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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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지표 문항 중 제1문항)과 제2문항)을 조합하여 ‘전통적 정부신뢰’변수를 구성하고, 기관신

뢰도를 조합하여 ‘정부제도신뢰’변수를 새롭게 생성해 활용했다. 조영호(2013)는 ‘정부를 얼마

나 신뢰하는가?’문항과 NES 제1문항)을 조합하여 ‘제도로서 정부’범주를 구성해 활용했다. 

지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신뢰지표가 정치신뢰 측정에 정치신뢰

의 원인과 효과를 모두 합쳐 놓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신뢰와 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판

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Craig 1993). 제1문항만 단독으로 활용해 

정부신뢰를 측정했던 Owen & Dennis(2001)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정향이 내포한 

잠재적 개념을 측정해내기 위해서는 4개 지표를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1문항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점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Gershtenson & Plane 2007, 2, 재인용) 

한편 제1문항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서 ‘정부’

와 ‘옳은 일’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유권자들에겐 

정부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는 정책과정과 정책산출에 대한 평가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권자는 정부 정책의 산출물(outputs)이 자신의 정책선호와 가까우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정책산출에 대한 지지여부를 담게 된다. 반면 정치신

뢰 혹은 불신이 정치인들의 진실성이나 정책과정이 특수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등의 절차적 

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정책산출 중심의 정부신뢰 측정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고려 속에서 연방 정부와 주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과정(process)에 대한 

신뢰와 산출(output)에 신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다(Gershtenson & 

Plane, 2007, 5-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정부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계의 합

의는 부재하거나 매우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조건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

부신뢰 측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제도적 기관들의 신뢰를 조합하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박종민·

배종현(2011)이나 김왕식(2011), 박희봉·이영란(2012), 이수인(2013), Kim(2010)은 행정부, 입법

부, 사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선출공직과 각 관료조직들에 대한 기관신뢰도를 필요에 따

라 조합하여 정부신뢰 변수로 활용하였다. 반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단일변수로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된다(양건모 2007; 김대욱·이승종 2008; 김병곤·이곤

수 2009). 이 방법은 World Value Survey 등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자료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

서 채택되기도 하지만, 양건모(2007)는 단일변수로 인한 낮은 신뢰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대

체변수를 사용하거나 여러 변수를 조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당성 훼손보다는 직접 측정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편다. 김병곤·이곤수(2009)의 경우 어떤 세련된 지표를 사용하

더라도 주기적으로 정부가 교체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신뢰는 현직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단일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유권자가 정부를 신뢰하거나 불신한다고 할 때, 개념적으로는 최소한 세 가지 영역

에서의 구분이 필요하다. 첫째 그 신뢰의 대상이 행정부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입법·사법부

를 모두 포괄하는 헌정제도 일반을 의미하는가에 관계된 문제다. 둘째 그 대상이 현직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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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가 아니면 반복되는 현직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제도로서 존속하는 정부를 의미

하는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국회라는 선출된 공직자들의 정부인가 아니면 관

료조직을 모두 포괄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본 논문은 현직정부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를 매개하는 효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대상은 행정부로 한정한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정부신뢰가 현직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김병곤·이곤수, 2009)는 가정과는 달리, 현직정부 평가와 구분되는 정부

신뢰의 차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논문이 사용하는 현직정부 평가와 구분되는 정

부신뢰는 ‘제도로서 정부’(조영호, 2013)에 대한 신뢰라는 개념을 빌어 표현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별도의 지표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정부 평가인

식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 현직정부 평가의 여집합으로 존재하는 정부신뢰 요인들을 포괄하

는 느슨한 기술적 개념이다. 논문의 관심이 장기지속적인 정부신뢰의 개선을 위한 현재적 요

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측정지표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정부신뢰에 담

고 있는 잠재적이고 직관적인 내용들을 분해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

에서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단일변수 측정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범위는 관료조직을 포함한 행정부로 가정한다. 과정적 성과에 관계된 

독립변수들은 행정부 관료조직이나 공무원들의 정책집행행태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속변

수가 대통령 개인이라면 가설이 성립될 수 없다. 논문이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문항이 ‘일반

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고 있고, 매개변수로 활용할 현직정부 평가에서도 대

통령이 아니라‘박근혜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료조직을 포괄한 인식을 측정하

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권자들이 정부신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지정당이나 정치이념 등의 

정치적 요인, 경제적 성과평가, 절차적·과정적 성과평가, 사회자본이론에 토대를 둔 사회문

화적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병곤·이곤수 2009; 조영호 2013). 

정부신뢰가 현직정부 평가와 다른 차원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는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 집권당

을 지지하거나 집권당의 이념위치와 가까운 유권자일수록 현직정부 평가는 너그러울 수 있

고 정부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달리 보면 정치적 변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높고 부정

적일수록 낮다는 것은, 매우 직관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기존의 경험연구들을 통해서도 반복

적으로 확인되어온 가설이다(Dalton 2004; Yap 2013; MacAllister 1999). 그런데 경제적 성과에 

대한 판단이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재 경

기가 매우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적 성과로 인식된다면 지지로 이어

질 수 있지만, 정부 외적인 변인-국제경기변동이나 천연자원의 발견 등-에 의한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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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나쁜 경제상황이 정부나 대통령, 혹은 공직자

들의 실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지지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계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와 개인경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나 조사 시점에 따라 각기 다

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사례에서 김왕식(2011)은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현

재적 평가가 모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었고, 박종현·배정현(2011)

은 국가경제평가와 개인경제평가가 모두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경제평가

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발견을 하기도 했다. 이수인의 연구(2013)에서는 개인경제인식의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고 국가경제평가인식만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경제적 성과

인식은 회고적 평가와 전망적 기대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수인의 연구에

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미래경제에 대한 기대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만 나타났고 남성들에게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성과평가 사이에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현직정부나 

집권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Gomez and Wilson, 2006). 특히 개인경제상황 인식보다 국가경제상

황 인식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가설이 한국에서 타당

성을 갖는다면, 현직정부 평가를 매개로 경제성과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매개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성과인식의 설명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국내외 연

구에서 여러 하위요인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우선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이나 세계은행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연구 등은 선거기제의 민주적 작동을 정부의 정통성을 보장하

고 유권자의 정부지지를 담보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왔다. 선거는 정치과정의 투입 

측면을 대표하는 제도적 기제다. 투입 측면에서 정치적 평등이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칙

(Dahl 1989)이며 민주정부 정통성의 핵심기반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굿거

버넌스에 대해‘한 국가의 권위가 행사되는 과정의 전통과 제도’라고 정의한다(Kaufmann et al, 

2004, 3). 그리고 그 구성요소로 1) 정부가 선출, 감시, 교체되는 과정 2)정부가 효율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능력 3)시민과 국가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

는 정부에 대한 존중을 포함했다(이현우 2010, 11).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는 선거기제의 공

정성, 민주성, 대표성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정의적 접근은 ‘주기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작동을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은 누가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결정함으로서 패자

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 민주정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Przeworski, 1991). 최근 선거기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신생민

주주의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작동을 비

교한 Roberts(2010)은, 선거를 매개로 시민과 정부가 연계되는 구조를 3가지로 구분하고 유권

자들은 각각에 대한 평가인식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대중

의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가(policy responsiveness), 선거로 당선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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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반응하는가(mandate responsiveness), 선거로 확인된 선호

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책임성이 작동하는가(electoral accountability)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민

주주의 체제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의 3가지 연계구조 가설을 관통하

는 핵심원리는 선거기제의 반응성과 책임성이다. 

선거의 공정성, 반응성, 책임성과 정치적 지지의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이 원리가 현

직정부에 대한 인식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나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가정

한다. 실재로 국내의 한 연구는 17대 대선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로웠는가에 관한 유권

자들의 평가가 현직정부 만족도와 독립적으로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조영호, 2013).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권자의 선거기제 인식은 현직정부평가를 넘

어서 독립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 산출 과정에서의 공정성(impartiality)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경험사례로 

정부의 질을 고민해온 일련의 흐름에서 주목을 받는 개념이다.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 정부의 

질 연구소(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University of Gothenburg)를 중심으로 한 일련

의 연구는, 대의제의 정상적 작동이 체제의 정통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치신뢰의 하락이나 상이한 수준을 설

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정치과정의 투입 측면이 아니라 산출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입측면에서의 정치적 평등이 결과적인 정부의 질 향상을 보장해주는 것

은 아니며, 구성된 권력이 정책 산출을 위해 행사하는 과정을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만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개념은 공정성(impartiality)이며, ‘정부가 법률이나 정책

을 집행할 때 특별한 관계나 개인적 선호와 같은 외적인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불

편부당’함을 행위규범으로 갖는 것이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170). 이것은 정치적 투입 

측면이나 정책의 내용은 배제하며 정책 산출의 과정에 집중된 개념이다. 정책의 내용이 무엇

이든 어떤 요구에 반응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일단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이 당초 목적에 부

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달성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정치적 지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며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질 연구소는 공정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문항을 개발했고, 공

무원의 정책수행과 산출결과의 공정성 및 자의성, 부패와 권한남용의 정도를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자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첫 번째 

문항은, 정책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고 본래의 정책목적과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은 가상적 상황에서 공무원이 1인당 1천 달

러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 실재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책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정책 산출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한다. 세 

번째 문항은 정책 산출의 공정성이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의 빈도를 묻는다. 고위공직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가 공공수급계약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 특정집단에 편향적으

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공정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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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5개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값 간 상관관계는 0.87에 달했고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지표로서 유의성을 확인하고 있다(Rothstein and Teorell, 2012). 

정책집행자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측정방식은 선출공직자뿐 아니라 임명공직자, 

직업공무원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행정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공직자들의 

제한적 임기를 넘어선 연속적인 정부제도의 작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가설이 한국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의 정책집행 공정성이나 부패 등 공정성 위배

정도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로서 정

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실재로 박종민·배정현(2011)은 정책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제도로서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시민적 권한을 얼

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고 있는가에 주목한 연구들도 제출되고 있다. 이 관점은 정책집

행자들이 미리 합의된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

정성 범주와 연관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성의 측정이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

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민적 권한에 주목하는 이들은 정책과정의 결과로 시민들이 체감하

는 권한의 정도를 측정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대한 행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집단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정보에 자신이 

없다면 유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정책과정에 자신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표출할 수 있다.  

Ulbig(2002)은 유권자들이 절차적 과정에 대해 갖는 관심을 중립성(neutrality), 효과성

(efficiency), 정치적 표현과 당국으로부터 보장받는 지위인식(voice/standing)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이 실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중립성은 정부가 특정한 거대이익에 

편향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효과성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투입되는 경로를 보장받고 있는지, 당국이 나의 목소리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실재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나의 요구가 효능을 갖는지 등에 대한 

인식도 정부신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 유권자들의 정

부신뢰를 비교했던 Kim(2010)은, 일본 유권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판단

하는데 시민적 권한존중(civic empowerment)에 관련된 변수들을 더 중요하고 일관되게 고려

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중앙-지방정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유의하게 나

타났다고 밝힌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가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권한을 얼마나 보장한다고 느끼는지를 변수화

하여 현직정부 평가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정성 범주와 시민적 권

한인식 범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과정적 성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종합

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요인의 측정은 유권자의 직관적 인

식에 보다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가 매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자본이론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접근은, 한 사회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을수

록 정부신뢰도 높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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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추적하거나 미국 민주주의의 부침을 지역

공동체의 성쇠로부터 설명했던 Putnam의 연구(1994/2001)가 대표적이다. 기존 국내연구에서도 

대인신뢰 변수를 통해 사회적 신뢰정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발견해 왔다(김왕식 2011; 박희봉·이영란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변수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신뢰는 그 성격 자체가 장기지속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직정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Ⅲ. 가설과 변수 설정

1. 연구가설과 모형

본 연구는 ‘SSK 좋은 정부 연구단’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유권자들의 정부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으로 

수행되었다. 자료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1년 반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 조사

된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물 선호도나 여·야당 선호도 등 선거를 매개로 한 정치변인의 

과다대표 효과가 낮아진 상태에서 정부인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본은 2014년 8

월 안전행정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

당 후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부성과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직정부 평가인

식기 매개하는 효과를 판별해냄으로써, 현재적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정부신뢰 재고를 위한 

함의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직 정부 평가를 매개변수로 고려한 4개의 연구

모형을 구성했다. 

<그림 1> 경제적·과정적 성과인식과 정부신뢰: 매개변수 효과를 고려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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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1) 경제적 성과인식으로서 국가경제평가는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개인경제평가는 영향력이 없거나 약하게 나타날 것이며, 영향

력이 확인되더라도 국가경제평가보다 그 설명력이 낮을 것이다. 

과정적 성과인식으로 선거기제 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 인식은 정부신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현직정부평가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모든 성과인식 변인들

을 압도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과정은 <모형 4>에서 성과변인들과 현직정부 평가변인

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변화를 판별하기 위해 수행된다. 

연구가설3) 국가경제평가는 현직정부 평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는 개인경제평가는 제한적이지만, 국가경제평가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기준이라는 결

과들을 발견해 왔다. 

과정적 성과 변인 가운데 선거기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변수는 현직정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미약한 수준일 것이다. 선거기제에 대한 신뢰는 단임 정부

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도의 작동에 대한 인식이므로 현직정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공정성 변수는 정책집행 공무원들이나 기관을 포함한 전체 행정부 차

원의 정책 집행 관련 제도, 절차 및 행위에 대한 판단이므로 단임 정부에 대한 태도와는 거

리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 여론중시, 정보제공 등 시민적 권한 인식은 유권자들이 정

책과정뿐 아니라 정당이나 국회, 일상적인 정치과정으로부터 갖는 체감적 인식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직정부 평가에 효과를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현직정부평가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선거기제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 인식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기제신뢰와 공정성은 현직정부평가를 매개로 하지 않거나 

매개하더라도 약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적 권한 인식은 현직정부평가 매개효과

가 클 것이다. 그럼에도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와는 독립적인 차원에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경제평가는 현직정부평가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

정방법이 장기 회고적 평가나 미래전망 측정이 아니라 현재적 평가이므로 그 크기는 더 클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의 발견을 토대로 할 때 현재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유

권자들은 정부신뢰에 독립적인 기준으로 고려할 것이다.  

2. 변수 설정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불신하시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신뢰하시면 10점으로 했을 경우 몇 점이나 주시겠

습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응답 값은 11급간의 분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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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인 현직정부 평가는 현직정부 만족도 문항을 활용했다. 현직정부 평가는 지지하는

가, 잘하는가, 만족하는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정

지지도의 경우 잘한다, 못한다 2단 혹은 4단으로 측정되어 응답의 분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대통령의 활동에만 제한되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족도 방식은 2단이나 4단 지지도 방식과 비교할 때 현직정부 평가

에서 보다 이완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지나 반대, 잘하거나 못한다는 

평가는 응답자 입장에서 보다 단정적인 태도를 요구받는 반면 만족도는 응답자들의 보다 편

안한 감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보다 신뢰성 있게 판

별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하시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만족하시면 10점으

로 했을 경우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에 대한 11급간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는 경제적 성과, 과정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하위변인들과 정치이념을 포함한  

개인배경변수들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성과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가경제 상황 인식과 개

인경제 상황 인식 변수를 포함했다. 유권자들의 경제 성과인식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

해 각각 회고적 평가, 현재적 평가, 미래전망으로 측정될 수 있다. 회고적 평가는 4-5년 혹은 

10년의 기간을 두고 경제상황을 묻거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미래

전망 역시 비슷한 기간을 상정하고 기대를 측정한다. 현재적 평가는 현재 혹은 1-2년의 단기

간을 상정하고 경제상황 인식을 묻는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정부 효과의 매개적 성격을 확인

하기 위해 현재적 인식을 측정한 변수를 사용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사정(선생님 댁의 경제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4단 응답 값을 변수화했

다. 조사시점 회고적 2년은 대략 현 정부의 집권기간에 해당한다. 

과정적 성과인식은 선거기제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인식의 3범주로 구성했다. 각 범주별

로 2개 문항씩을 선별했고, 각 문항들이 하나의 범주 군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이다3). 

3) 원래 각 범주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범주별로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에 표시된 문항들 외
에 선거기제 신뢰에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공정성에 “정부는 세금납부나 병역의 의무 등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
다.” 시민적 권한에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에 대한 각각 4단 응답 값을 포함했다. 선거공약 이행 노력은 Roberta(2010)의 주장에서 선거의 정책
반영 책임성 개념을 변수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통성 분석결과 다른 두 변수와 달리 값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력’에 초점이 두어져 현직정부평가인식으로 이해된 것으로 추정되
어 제외했다. 과세, 병역의 공정부과도 공정성의 다른 변수와 달리 4.0미만 값을 나타냈고 정치효능
감도 시민적 권한의 다른 변수들과 다른 값을 나타냈다. Kim(2010)의 연구에서는 시민적 권한의 구
성변수로 정치 효능감을 포함했지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국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낮은 효능감으로 인해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위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3.6%로 나타났다. 

- 1203 -

대구대학교 | IP: 203.244.***.232 | Accessed 2018/05/24 05:49(KST)



12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4호

<표 1> 독립변수에 활용된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에 활용된 문항 (부정→긍정 4단 응답)　 1 2

선거기제
신뢰

선생님께서는 국민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선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46 .795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9 .801

공정성
인식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91 -.077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다. .754 .115

시민적 권한
인식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결정을 할 때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중
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595 .322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638 .088

  

선거기제에 대한 신뢰는 선거의 정책 책임성, 선거공정성 인식 2개 변수를 포함했고, 공정

성은 공직자 부패와 정책집행자의 공평한 민원처리, 시민적 권한에는 정부의 여론존중, 정보

제공의무 이행정도를 포함했다. 분석 결과 선거기제에 대한 신뢰는 하나의 범주로 묶였으며, 

공정성과 시민적 권한인식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두 범주 변수들의 상관성은 

가설설정 단계에서 예상한 대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구분이 가능하고 정책집

행자의 행위 평가와 유권자의 체감인식이라는 차원에서도 구분될 수 있어 두 개의 별도 범

주 변수로 각각 구성했다.    

개인배경변수로는 정부신뢰나 현직정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존연구들이 확인해 왔

던 변수들로 주관적 이념,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포함했다. 유권자의 정치성향으로 이념뿐 

아니라 정당지지 성향도 현직정부 평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직정부에 대

한 태도는 여야당 지지성향과 상관성이 높아 모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개효과가 매

우 뚜렷할 것으로 가정하여 제외했다. 주관적 이념은 “0점을 매우 진보, 5점을 중도, 10점을 

매우 보수라고 할 때, 선생님의 이념성향은 몇 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을 사

용했고, 총 11급간의 응답 분포를 나타냈으며 응답 평균값은 5.39였다. 성별은 남자0, 여자1

로 코딩되었으며, 연령은 특정 세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므로 자연 연령을 그대

로 사용했고 19세∼87세까지 분포했다.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의 5급간으로 측정되었고 1-5까지 코딩되었다. 소득은 소득 없음, 120만원 미만, 120∼250

만원, 250∼350만원, 350∼450만원, 450∼700만원, 700만 원 이상 7개 급간으로 측정되었고 12

명의 ‘소득 없음’ 응답은 결측 값으로 처리했다. 

<표 2>는 종속변수와 매개변수, 주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당연하

게도 정부신뢰와 현 정부만족도의 상관관계는 0.59로 높은 편이다. 총 4개의 회귀모형들은 

변수들 간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 검증을 거쳤다. 4개의 연구모형에서 변수들의 VIF 값

은 모두 2.0를 넘지 않았으며, <모형 4>에서 현직정부 만족도 변인 하나만 1.7을 기록했고 나

머지 모든 모형 변수들의 VIF값은 1.5를 넘지 않아 모형 내부의 내생성이 통계적으로는 문제

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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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정부신뢰
현정부
만족도

선거
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

국가
경제평가

개인
경제평가

정부신뢰 1 .594** .307** .401** .488** .289** .164**

현정부 만족도 .594** 1 .314** .237** .372** .271** .178**

선거기제 신뢰 .307** .314** 1 .173** .253** .212** .156**

공정성 .401** .237** .173** 1 .409** .249** .126**

시민적 권한 .488** .372** .253** .409** 1 .215** .152**

국가경제 평가 .289** .271** .212** .249** .215** 1 .453**

개인경제 평가 .164** .178** .156** .126** .152** .453** 1

N=1,516. **. p<0.01. 

정부신뢰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변수는 물론 현직정부 평가지만, 이를 제외하면 시

민적 권한 변수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다음으로 공정성, 선거신뢰의 관계가 확인된

다. 반면 국가경제평가와 개인경제평가가 정부신뢰가 갖는 상관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직정부 만족도를 기준으로 보면, 시민적 권한, 선거신뢰, 국가경제평가, 공정성 

순으로 상관성이 발견되는데 선거신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은 정부신뢰

와의 상관관계보다 낮다. 선거신뢰가 정부신뢰보다 현직정부 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성을 보

인다는 것은 본 연구의 <연구가설 1> 및 <연구가설 4>와 상반된 결과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

관성을 살펴보면 요인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공정성과 시민적 권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며(0.409), 국가경제평가와 개인경제평가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

(0.453)가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신뢰와 현직정부 만족도 관계를 제외한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5를 넘지 않으며, 이런 결과는 각 모형에 대한 공선성 검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Ⅳ. 분 석 

<표 3>은 <그림 1>의 4종 연구가설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1)은 현 

정부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각 독립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과정적 성과 변수 3개는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시민적 권한인식의 설명

력이 가장 높고 공정성, 선거기제 신뢰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할수록 정부신뢰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공정성과 시민적 권한의 상

관성은 높게 나타났고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지만, 표준회귀계수 기준으로 시민적 권한인

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공정성보다 1.6배가 높았다. 

- 1205 -

대구대학교 | IP: 203.244.***.232 | Accessed 2018/05/24 05:49(KST)



14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4호

<표 3>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분석

변수 1단계(모형1) 2단계(모형2) 3단계(모형3) 4단계(모형4)

종속변수 정부신뢰 정부신뢰 현정부 만족도 정부신뢰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현정부 
만족도

0.501***
(0.023)

0.556
0.355***
(0.022)

0.394

과정적 
성과

선거기제
신뢰

0.452***
(0.078)

0.125 　 　
0.553***
(0.084)

0.138
0.255***
(0,073)

0.071

공정성
0.719***
(0.083)

0.195 　 　
0.171

(0.090)
0.042

0.658***
(0.077)

0.179

시민적 
권한

1.127***
(0.085)

0.308 　 　
0.762***
(0.091)

0.188
0.856***
(0.080)

0.234

경제적 
성과

국가
경제

0.386***
(0.083)

0.110 　 　
0.391***
(0.090)

0.100
0.247**
(0.077)

0.070

개인
경제

0.032
(0.079)

0.010 　 　
0.153
(0.085)

0.041
-0.022
(0.073)

-0.006

개인
배경

이념
0.227***
(0.025)

0.201
0.060*
(0.028)

0.054
0.492***
(0.027)

0.393
0.052*
(0.026)

0.046

연령
0.003
(0.003)

0.020
0.002
(0.003)

0.012
0.015***
(0.003)

0.104
-0.003
(0.003)

-0.021

성별
0.098
(0.080)

0.025
0.085
(0.083)

0.022
0.145
(0.087)

0.033
0.047
(0.074)

0.012

학력
-0.119**
(0.044)

-0.064
-0.011
(0.046)

-0.006
-0.188***
(0.048)

-0.091
-0.052
(0.041)

-0.028

가구소득
0.027
(0.034)

0.019
0.042
(0.034)

0.029
0.053
(0.036)

0.033
0.008
(0.031)

0.006

상수
-2.510***
(0.355)

1.638***
(0.294)

-2.766***
(0.383)

-1.528***
(0.334)

결정계수(R2) 0.390 0.352 0.425 0.479

사례수(N) 1,503 1,503 1,503 1,503

 *. p<0.05, **. p<0.01, ***. p<0.001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정부신뢰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개인경제평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경제평가가 정부신뢰에 끼치는 영향은 선거기제 신뢰의 수준보다 낮아 

과정적 성과요인이 경제적 성과요인보다 정부신뢰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개인경제평가인식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부정책효과가 국가경제

에 더 직접적 영향을 더 미치는 반면, 개인경제에는 정부정책 외부적 요인의 효과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투자

실패, 질병, 실업, 재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외부적 효과는 자연재해나 국제경기변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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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연구들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서 정책책임 인식이 포함될 경

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Chanley et al. 2000; 김병곤·이곤수 2009). 투자실패나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개인적 경제

상황 악화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있다면 정치적 

태도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계기는 선거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선거캠페

인 과정에서 야당은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직정부에 묻고 집권당은 긍정적 정책성

과를 홍보하는 대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논쟁은 국가

경제만이 아니라 개인경제상황의 책임도 현직정부나 집권당에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재로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경제투표로 설명하는 접근들은 거시경제

평가뿐 아니라 개인경제평가변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조사시점이 

선거에 가깝거나 멀면 개인경제평가변인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개인배경변수에서는 이념과 학력효과가 확인되었다. 모형1)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

일수록 정부신뢰는 유의하게 더 높았다. 연구가설 1)의 가정대로 1단계에서 과정적 성과 변

수 3종과 국가경제평가는 모두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2)에서는 개인배경변수만 통제했을 때 현직정부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직정부 평가가 정부신뢰를 설명하는 크기는 0.556으로 상당하다. 그리고 

모형1)에서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학력변수의 효과는 사라졌으

며 이념변수의 설명력은 27%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유의도도 0.05수준으로 낮아졌다. 

모형3)은 각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인 현 정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다. 과정적 성과인식 중 공정성은 현 정부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선거

기제 신뢰와 시민적 권한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연구가설3)의 일부

만을 지지하는 것이다. 공정성 변수가 그 정의 상 현직정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었지만, 선거기제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약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모형1)에서 선거기제신뢰가 정부신뢰에 갖는 설명력은 0.125였으나, 모형3)에서 현직정부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0.138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으며 0.001수준에서 유의했다. 선거기제 

신뢰의 영향력은 국가경제 평가인식의 0.100보다 더 높다. 국가경제상황의 좋고 나쁨도 현정

부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만 그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 인식이 더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제 신뢰를 구성하는 선거 공정성과 책임성이 현직정부 만족

도와 갖는 단순 상관계수는 각각 0.22, 0.2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는 한 추론은, 지난 대선 직후 논란이 되었던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선거개입문제와 정부 

출범 후 대선공약의 잇따른 파기논란이 1년 반이 지난 시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다. 전자의 논란은 선거공정성 변수와 연관될 수 있고 후자는 선거책임성 변수와 연계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추정일 뿐 현직정부 평가에 선거기제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모형1)에서 국가경제평가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0.110이었고 모형3)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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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0.100으로, 모형1)에서 국가경제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력이 10%정도 더 높았다. 모형3)의 개인배경변수들을 보면, 이념과 연령, 학력이 0.001수준에

서 유의했으며 정치이념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연령은 

자연연령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현직정부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세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한편 모형1)에서 정치이념이 정부신뢰를 설명했던 크기는 0.201이었던 반면 모형3)에서 현 

정부 만족도를 설명하는 크기는 0.393으로 2배정도 더 크다.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크기가 매우 큰 것은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변수도 계수 값의 크기 차이

가 있을 뿐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현 정부 만족도도 높았는데, 학

력이 설명해주는 크기도 모형1) 정부신뢰에 비해 모형3) 현 정부 만족도를 대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학력과 현직정부 만족도

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합계 F검증

평균 6.21 5.27 4.64 4.69 4.78 5.18 22.440
***사례수 228 683 232 350 23 1,516

***. p<0.001   

<표 4>는 5개 급간으로 측정된 학력변인의 어떤 구간에서 현 정부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보기 위해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기준 현직정부 만족도 평균은 

5.18이었으나 중학교 이하 학력집단의 만족도는 6.21, 고등학교 학력집단의 만족도는 5.27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4.64, 4.69, 4.78로 모두 5.0 미만 값을 나

타내, 고등학교 이하 학력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모형인 모형4)의 결과를 보면, 현 정부 만족도가 0.394의 계수 값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지만, 그럼에도 선거기제 신뢰, 공정성, 시민적 권한 변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계수 값을 기준으로 보면 시민적 권한 변수가 절차적 성과 변인들 가운데 가

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공정성, 선거기제 신뢰 순이었다. 

시민적 권한은 모형3)에서 예측된 것처럼 현정부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상당부분 있었고, 

그 결과 공정성 변수와 시민적 권한 변수의 계수 값 차이는 모형1)에 비해 줄어들었다. 모형

1)에서 공정성의 설명력은 시민적 권한의 63%수준이었으나 모형3)에서는 77%수준으로 격차

가 줄어든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부신뢰와 현직정부평가를 할 때 모두, 정부가 여론을 얼마

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요도는 현직정부를 평가할 때(모형

3)보다 정부를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판단할 때(모형1)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현직정부 평가

의 매개효과를 통제했을 때(모형4), 다른 모든 변수들보다 앞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성 변수는 현정부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했던 모형3)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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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 모형에서도 모형1)과 계수 값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정부신뢰를 

판단할 때 정책집행자가 얼마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공직자들이 청렴한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만, 이 기준은 현직정부에 대한 평가와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기제

에 대한 신뢰는 최종모형에서도 여전히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직정부평가의 

매개효과로 인해 모형1)에 비해 그 설명력의 크기는 줄어들었다.

모형3)에서 국가경제평가가 정부신뢰를 설명한 크기는 0.07로 모형1)에서 현정부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64%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유권자들은 국가경제

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더 신뢰하고 현정부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지만, 그 정도는 절

차적 공정성이나 시민적 권한이 긍정적일 때보다 낮았다. 개인배경변수로는 학력효과는 유의

성을 갖지 못해 모형1)에서 나타난 학력효과는 현정부 만족도의 매개효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념은 여전히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긴 했지만 모형1)에 비해 유의도는 0.05수준으로 

낮아졌고 계수 값은 23%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정부신뢰가 높긴 하지만 

현직정부 평가의 매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직정부 만족도 변수가 매개하

는 효과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선거기제 신뢰와 시민적 권한, 국가경제 평가는  

기준을 모두 넘어 유의했으며, 공정성과 개인경제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표 5>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변수
검증값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선거기제 신뢰

현직정부
만족도

정부신뢰

3.09***

공정성 1.86

시민적 권한 6.59***

국가경제평가 2.58**

개인경제평가 -0.30

 *. p<0.05, **. p<0.01, ***. p<0.001

4) Baron & Kenny(1986)에 따르면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고 한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매
개변수의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검증값이 –1.96 이하이거나 1.96이상
이면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변수모델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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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경험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함의는, 유권자들이 현직정부를 평가

할 때는 연령, 학력, 이념 등 개인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신뢰를 평가할 때는 

개인적 요인보다 정부가 절차적, 정책적으로 이룬 성과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정부신뢰가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부신뢰를 판단할 때 절차적 성과를 중요한 기

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현직정부 평가 및 정부

신뢰를 연계시키고 있었다. 기존 연구의 가설처럼 국가경제상황의 좋고 나쁨에 대해 정책집

행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신뢰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는 절차적·과정적 성과가 더 컸다. 

이런 결과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이론가들이나 공정성(impartiality)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질 연구들이 해외사례를 토대로 검증해 온 기존 가정을 한국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tyler 1989;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물론 기존 한국사례 연구

에서도 공정성이나 반응성 등 절차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출된 바 있었다(박종민·배정현 2011; 이수인 2013; kim 2010; 조영호 2013). 그러나 반복적

인 확인을 거침으로써 이러한 발견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갖는 것임

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과정적 성과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들을 다층화하고 그 내에

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가치를 판별해냄으로써 우선순위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계속되

어야 한다. 

실천적 함의 측면에서 보면, 향후 정부가 유권자들의 안정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가려면 당

장의 경제적 성과보다 선거기제에 대한 신뢰제고, 정책집행의 공정성,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적 권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던져준다. ‘인지된 절차

적 정의(Perceived Procedural Justice)’라는 개념으로 네덜란드 정부당국과 시민의 관계를 경험 

분석했던 Bos 등(2014)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부나 당국의 절차적 정의 실현 노력이 만족스

럽다고 생각할수록, 정부가 결정한 정책방향이나 갈등해결 대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정책내용이나 제도 등에 

대해 선호를 형성할 때 일상적인 정부와의 소통과정에 대한 판단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세 번째 함의는 절차적 과정 변수 중 공정성과 시민적 권

한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경로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공정

하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가의 문제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현직정부평가와 유의한 연관

성을 갖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 한국에서 공직자들의 부패와 업무 공정성은 제도

로서 관리되고 있는 수준에 이르러, 특정 정부의 성과차원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적어도 유권자들은 현직정부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정부수

준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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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현직정부에서 공직자 부패나 권한남용 등 절차적 공정성을 심

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정치문제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 정부들을 생각해 

보면 주기적으로 부패나 권한남용 스캔들이 불거졌었다. 만약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본 연구

의 분석결과는 시기적 효과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들을 통해 반복적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해석에 입각하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여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주권자에게 합당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은 현직정부 평가와 정부신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이 시민

적 권한이 존중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직업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정치과정 전반에서 받는 느낌이나 정서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행정부 정책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과정 전반에서 시민적 권한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적 권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정부

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나 일

반시민들이 자신의 필요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보장하며 주권자로서 나의 필요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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